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4. 9. 12.(목)

  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

- 이완규 법제처장 소상공인 대상 법령 정비 현황 설명하고 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에 있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

회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설명

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주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 사항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일일이 나누어주며,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 관련 법령의 전수 조사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발목을 붙잡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 일부는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❶청소년의 위ㆍ변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영상정보, 진술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

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에 ❸소상공인의 고의ㆍ중

과실 없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❹소상공인 대상 

인ㆍ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
정비 내용 정비 법령

청소년의 고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부터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개정(’24. 3월, 4월)

일시적 영업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 기간 확대 및 근거 마련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개정(‘23,9월)
「전기사업법」 등 2개 법률 개정(‘24.2월)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 과태료 감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개정(’22. 12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 개정(‘23.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5개 법령(대통령령 
61개, 부령 14개) 개정(‘23. 4월)

소상공인 대상 허가‧인증 수수료 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
통령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부령 
개정(‘24. 9월)

  법제처장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

하거나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6개월 초과 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는 법령 정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

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

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령정비과 책임자 과장 이진희 (044-200-6571)

담당자 서기관 정지윤 (044-200-6577)

담당 부서 법제개선조정과 책임자 과장 김종훈 (044-200-6847)

담당자 서기관 최혜경 (044-200-6846)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장 추명순 (044-200-6521)

담당자 사무관 송은희 (044-200-6522)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성연일 (044-200-6515)

  

      


